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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으나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2021년에는 0.81명이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및 
중국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치이며,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약 절반에 해당한다.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출처: OECD, Fertility rates(1970~2021)

▶ 인구

우리나라의 인구는 1970년 통계청에서 인구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2020년 최대 5,184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70년에는 3,71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 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3년 23만 명이었다. 
사망자수는 1970년 26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35만 명을 기록하였다.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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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출생아수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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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잠정)이다. 2013년과 비교해 39.3%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모든 시도에서 1명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 
대를 유지하던 세종시도 2023년에는 1명 미만(0.97명)으로 내려앉았다. 

시도별 합계출산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3.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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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약 2,601만 명이다. 이는 비수도권 인구인 약 2,531만 명보다 약 70
만 명이 많은 수치이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2019년 이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2014~2023p)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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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2013년에 비하여 2023년에 남녀 모두 20대 후반(25세~29세)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대 후반 남자의 혼인율은 2013년 47.1건에서 2023년 19.2건, 여자의 경우 2013년 79.9건에서 2023년 34.2
건으로 남녀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연령별 혼인율

▶ 혼인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1996년 43만 5천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점 감소하여, 2023년에는 19만 4천 건이었다. 2023년에  
인구 1천 명당 혼인율은 3.8건을 기록하였다. 

혼인건수 및 인구 1천 명당 혼인율 추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혼인 시기가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3년 30.1세 
였고, 2023년 34.0세였다. 여자의 경우 2003년 27.3세였고, 2023년에는 31.5세였다.

평균 초혼 연령

출처: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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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70~2023)* 2023년은 잠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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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건수           인구 1천 명당 혼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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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3.19.

* 혼인 통계에서 혼인율은 백분율 사용 시 수치가 작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천분율(1000분의 1을 하나로 하는 단위)을 사용함.



▶ 교육

추계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단위: 만 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1970~2023)
교육부, 2023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4년~'29년),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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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1982년 999만 명 최고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3년 학생 수는 521만 명이었다. ‘2023
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4년~’29년)’에 따르면, 2029년에는 42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중·고 학생 수 추이

2023년 3월 1일 기준, 전국 폐교 수는 3,922개 교이다. 이 중 358개(9%)의 폐교가 미활용인 상태로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1)
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국 초등학교 6,293개 교 중 26.3%인 1,657개 교가 ‘소규모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학생유입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휴교 또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 학교의 폐교 및 소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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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교육청 폐교재산현황, 202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2021.12.

* ‌�‌�전국 폐교 3,922개 중 2,587개(66%)는 매각되었고, 977개(25%)는 활용 중임. 

**  ‌�폐교의 경우, 학생 수, 학급 수, 통학거리 등을 기준으로 폐교 여부를 결정함. 
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 수의 경우 1981년 180명, 1993년 100명, 2006년  
부터는 60명 이하로 하향 조정되어 왔음.  

* ‌�‌�해당 연구는 2025년 기준 학교소규모화 지수를 1단계(고위험), 2단계(위험), 
3단계(주의), 4단계(위험 보통), 5단계(위험 낮음)로 구분함.

** ‌�‌�소규모 학교의 기준으로 교육부는 2016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제시함. 초등학교 기준으로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읍 지역은 120명, 도시 
지역은 240명 이하임.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지역별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세종
13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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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와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미활용폐교 활용 특례 규정 개정, 소규모 학교 지원, 학교규모에 대한 법정 기준 
명시 등의 법제 개선 논의가 있다. 반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방과 전·후 학교, 돌봄교실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2023년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은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67만  1천 원, 87.9%로 가장 높았다.  
300만원 미만 가구가 18만 3천 원, 5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2023년)

(단위: 만 원) (단위: %)

 출처: 통계청,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3.14.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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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참여율

초·중·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천억 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78.5%에 이르렀다. 2023년 학생 수는 2022년보다 6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조 1천억 원(4.5%)늘었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 추이

 출처: 통계청,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3.14.

40

30

2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90

75

60

45

30

15

0

(단위: 조 원) (단위: %)

20.0 20.9

77.0
75.1 75.0

73.6 71.7 69.4 68.8 68.6 68.8 67.8
71.2 72.8 74.8

67.1

75.5
78.3 78.5

21.6 20.9 20.1 19.0 18.6 18.2 17.8 18.1 18.7 19.5 21.0
19.4

23.4

26.0
27.1

■  총액           사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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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결과, 2023.12.11.

주택소유별 평균 자녀 수
(단위: 명)

주택 소유 주택 미소유

0.72

0.59

혼인 연차별 거처유형 구성비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연립주택        연차별 신혼부부 수

(단위: %,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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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통계청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미소유 신혼부부의 자녀 수보다 주택 소유 신혼부부의 자녀 수가 20% 이상 많고, 이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 소유 유무가 평균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기간 5년 이하 초혼 신혼부부는 거처유형 
가운데 아파트를 선호하며,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은 더 높아진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일반가구의 자가보유율은 61.3%이나, 혼인기간 7년 이하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49.0%이다. 
일반가구의 자가보유율이 수도권 지역 55.8%, 수도권 이외 지역 66.6%인 것과 비교하여,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수도권 
지역 39.2%, 수도권 이외 지역 60.5%로 수도권 지역 자가보유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도권 지역 자가보유율은 2020년 이후 40% 아래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주거 관련 통계

자가보유율

  수도권           전국          수도권 외   수도권           전국          수도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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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61.2 60.6 60.6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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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54.1 53.0 54.7 55.8

일반가구 신혼부부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성가구), 2023.4. 

*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정책대상이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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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
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2024년 1월 29일 이후 4월 30일 기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은 14,648건 접수되었고,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6,338건 접수되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현황

「주거기본법」,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청년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관련 법률

유주택 신혼부부의 자녀 수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녀 수보다 약 20% 많다는 점은 주거 안정이 저출생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점적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5월 20일자 보도자료.

신규대출  3,297건(52%)

대환대출  3,041건(48%)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14,648건
(70%)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6,338건
(30%)

신규대출  5,251건(36%)

대환대출  9,397건(64%)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2023.5.

*  이 조사에서 공표된 결과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준으로 가중값을 보정하여 추정한 값이며, 전국 1만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기타에는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고속도로 휴게소, 노숙인 쉼터, 다중이용업소(노래방, PC방, 사우나, 유흥시설 등) 등 주택이외 거처가 포함된다.

30세 미만 주택이외 거처 주거 실태

고시원·고시텔  51,868(77.3%) 5,946
(8.9%)

4,627
(6.9%)

0 20 40 60 80 100

숙박업소의 객실 기타 2,601(3.9%)

일하는 곳의 일부공간(무주택자)

일하는 곳의 일부공간 
(유주택자)
2,100(3.1%)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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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 유형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성가구),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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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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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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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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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년가구
38.1

31.3

12.1

11.2

4.9 0.9
1.3 (단위: %)

3.7

청년가구 주거 관련 통계

2022년 기준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가구의 1인가구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2배 이상이다. 청년가구의 임차거주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2배 이상,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주택이외 거처 거주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3배 이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및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는 67,143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77.3%가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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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2022년 여성 고용률은 2012년과 비교하여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도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30세 이후 하락하여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M-커브 모양이 유지되었다. 남성은 2012년과 2022년 모두 여성과 
달리 30대에 들어서면서 고용률이 급속히 상승하여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90%를 상회한다. 

성별 고용률

성별임금격차는 여성 전일근로자의 중위소득이 남성 전일근로자의 중위소득 대비 얼마나 적은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31.2%로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성별임금격차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 위 그래프상 수치는 2022년 또는 각 국별 가장 최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기반한 수치임.

** OECD 38개국 가운데 최근 중위소득 기준 데이터가 없는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는 위 표에 표시되지 않음.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2022년 기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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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5~54세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경력단절 비율이 높았고, 25~34세의 경우 약 2.8배, 35~44세의 경우 약 2.5배 높았다.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25~54세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직’ 일자리 비율은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하거나 무급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수와 월평균 임금도 감소하였다. 이상을 통해 경력단절 이후 여성의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력단절 전후 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 변화

여성의 출산과 양육이 경력의 단절과 일자리의 질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경력단절 이후 이를 이유로 한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등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법률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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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종사자

4.0

0.6

■ 단절 전       ■ 단절 후 

(단위: %) (단위: %)
80

60

40

20

0

유자녀
25-34세 35-44세 45-54세 전체

41.6

58.4

43.5
56.5

38.8

61.2

42.8

57.2

■ 경력단절 경험 있음      ■ 경력단절 경험 없음 

80

60

40

20

0

무자녀
25-34세 35-44세 45-54세 전체

74.4

25.6

65.6

34.4

75.4

24.6

79.9

20.1

■ 경력단절 경험 있음      ■ 경력단절 경험 없음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3.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45.9시간

경력단절 일자리 
퇴직 시 

월평균 임금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입직 시 

월평균 임금

253.7만원 214.3만원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41.6시간
-4.3시간 -39.4만원

- 주 평균 근로시간 - - 월평균 임금 -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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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모자보건법」, 「의료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지난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의료 지원 관련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사업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저출생과 저수익 등의 이유로 최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 및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과 수련환경 개선, 적정한 의료수가 보상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200

150

100

50

0

최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점점 감소하여, 수련병원에서 필요한 전공의 정원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에 78.5%였는데, 2024년 25.7%로 52.8% 감소했다. 반면, 소위 인기 과인 안과, 재활의 
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지원율은 5년 평균 160%를 넘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 2023.12.27.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6798], 2022.11.

* 보건복지부는 매년 신규전공의와 결원이 발생한 상급년차 전공의를 모집하여 선발하고 있음.

78.5
37.3

27.1
16.2

25.7

66.7
82.5

90.2

143.7 150.5

203.9

175.5

155.5

182.4
186.9

184.1
163.8

158.6 143 

202

168.6
161.8 159

187.8

181.4
152.2 151

173

88.7 71.9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재활의학과

2020 2021 2022 2023 2024

(단위: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 2023.5.25.

2018년에 비하여 2022년 불임 환자 수는 4.7%, 연간 총 진료비는 96.5% 증가했다. 또한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0%, 연간 총 
진료비는 68.0% 증가했다.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 증가

■ 난임 시술 진료비           난임 시술 환자 수
2018 2019 2020 2021 2022

1,542억 원

121,038명 122,597명
129,230명

143,142명 140,458명

1,738억 원
2,092억 원

2,415억 원
2,591억 원

■ 불임 진료비           불임 환자수
2018 2019 2020 2021 2022

1,245억 원

227,922명
225,209명 226,346명

248,356명
238,601명

1,340억 원

1,831억 원

2,230억 원
2,4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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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법」관련 법률

▶ 연금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 운용규모가 1035.8조 원에 이르고 
있다. 가입자 수는 1988년 443만 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2022년 2,250만 명으로 최고치였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2,238만 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만 명)(단위: 조 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1988~202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표통계(1998~2023)

2,500

1,500

1,000

500

0

2,500

1,500

1,000

500

0
1988 1998 1999 2003 2007 2010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자 수        ■ 적립금       

948.7 890.5
1035.8

324.0 427.0
512.3 621.6

736.7 833.7

0.5
116.7

37.7 47.2 
219.5

443

1,7181,626 

713

2,1571,827 1,923 2,075 2,222 2,211 2,235
2,250 2,238

2,182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연금

출처: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23.11.

2,500

2,000

1,500

1,000

500

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단위: 조 원) (단위: 만 명)

1,078

1,387
1,642

1,755 1,749

1,027

1,592

-47

2,182
2,090 1,967 1,843

1,676

1,534

1,387

   가입자 수        ■ 적립금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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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과 정부는 인구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병력 수요를 꾸준히 감축해 왔음에도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로  
병역자원 확보가 쉽지 않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비병력 정원은 50만 명이었으나 연말병력*은 48만  
명이었다. 2002년 60만 명 대를 유지하던 연말병력은 2018년 50만 명 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2년 50만 명 대에서 
40만 명 대로 떨어졌다. 

상비병력 정원과 연말병력 변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병역법」관련 법률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설정한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20세 남성의 경우 2022년 27만 3,000명에서 2072년에는 11만 2,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구조의 효율적 재설계와 안정적 병력 수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KIDA,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2023.

*  연말병력이란 특정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실제 복무하고 있는 인원수를 말한다(「군 인력관리 훈령」 제2조제6호).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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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연말병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0%대를 유지하던 현역병 판정비율은 2015년 80%대로 들어서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2월부터는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고도비만, 평발, 난시 등의 신체조건에 
대해 완화된 현역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연도별 현역병 판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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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병역면제        ■ 재검대상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현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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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11,322 207,508

84%

83%

출처: 병무청, 2022 병무통계연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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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데이터로 보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_ 2023.4.12.

(4호) 데이터로 보는 국가사이버안보 _ 2023.5.10.

(5호) 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_ 2023.6.7.

(6호) 데이터로 보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_ 2023.7.5.

(7호) 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 _ 2023.8.2.

(8호) 데이터로 보는 스토킹범죄 _ 2023.9.6.

(9호) 데이터로 보는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_ 2023.10.4.

(10호) 데이터로 보는 플랫폼 노동 _ 2023.10.25.

(11호) 데이터로 보는 병역자원 _ 2023.11.22.

(12호) 데이터로 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_ 2023.12.13.

(13호)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_ 2024.3.13.

(14호) 데이터로 보는 근로자 육아휴직 _ 2024.4.26.

(15호) 데이터로 보는 전세사기 _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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